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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의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 설립주체와 교사고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Step-by-step Policy Directions and Tasks of the 0-5-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Model centered the Ministry of Education: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Establishment Entity and Teacher Employment

김대욱*, 박창현**

Kim, Dae-Wook*, Park, Chang-Hyun**

요 약 현재,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하는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으로, 구체적인 모델(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보통합 논의 이후 유아학교

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이후 유아학교 모델(안)의 단계별 방향을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문제는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이 실현된 이후의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

통합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국가책임 단계별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이 요구된다. 둘째, 다

양한 설립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유아학교 모델(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유아학교 체제시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과후과정 운영 모델, 교육청 및 지자체 통합 방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요어 : 유아학교, 유보통합, 설립유형, 유치원, 어린이집

Abstr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has officially announc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promote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core of integration is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pecific model, so this study was conducted. After the 
discussion of integration, the discussion has focused on the "Young Children School", and there were differences 
of opinion on specific issu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specific model for the "Young 
Children School" after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were integrat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 is to find out what the model of the 0-5-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model centered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is study, assuming that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as 
realized, a plan for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by type of establishment was proposed.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first, a model of a 0-5-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centered the Ministry of 
Education under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is required. Second, a detailed school model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establishment should be developed. Finally, specific measures such as the reform 
of the teacher training system, the after-school course operation model, and the integration plan with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sented during the young children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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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미래 담론의 핵심은 유보

통합이다. 유보통합 이슈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지난 30년간 논의되어온 매우 오래된 미래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유아학교로의 통합논의는 무상교육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김대중, 노

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내에 실현

시키고자 노력하였다[1]. 그러나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의 이견, 재정, 교사양성체계 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성공하지 못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유

보격차완화 정책으로 우회하여 시행하였으나, 정책성과

는 미비하였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여 다시 유

보통합을 국정추진과제로 제안하면서 정책을 실현하고

자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의 정책사에서 나타난 실패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정하고, 유

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임기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이 현실화되

었을 때 유아학교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

지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어린

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

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설립유형별 차이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격차로 나타나

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설립유형별로 각자의

요구가 다른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통합할 것인지, 어

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지속되

고 있다. 이에 설립유형별로 향후 유보통합이 실현되었

을 때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지에 집중하여 논의를 하

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는 공교육, 공보육

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 시작한 다양

한 기관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인 영역으

로 들어오면서, 출발선부터 평등하고 질높은 영유아교

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ECEC의 흐름

이 되어가고 있다.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유아교육기관으로의 완전취학율이 90%이상을 유

지해나가고 있으며,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공공지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사립, 민간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설립유형별 격

차가 발생하고, 장애영유아의 경우, 기관 선택의 여부에

따라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권이 침

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연령의 유아가 선택하는 기

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제공받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침

해이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유형별의 격차

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설립유형별

로 해법을 찾아봐야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다르다. 급여를

주는 주체도 아직까지 국가와 사인(私人)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완전한 형태의

공립유아교육기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

집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

로,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역시

사인(私人)이나 사적인 조직인 위탁체가 운영한다고 보

면 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의 운영은 개인이 맡

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별로 토지건물소유주체와

교사고용주체를 살펴보면 기관의 특성이 공적인 기관

에 가까운지 사적인 기관에 더 가까운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유보통합 현실화 국면에서 국

공립유아교육기관과 사립유아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유아

교육계의 오랜 정책과제 중 하나는 유아학교 체제 구축

이며[2], 2022년 3월 한국교총과 교육부 단체교섭의 결

과 교육부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취지에 맞춘 교육

체제 정비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검토하기로 공식 입장을 표명

하였다[3].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윤석열 당시 후

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당선 후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

만 공히 큰 틀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선언하였다

[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유보통합은 110대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2022년 9월 현재 교육부 중심 유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5]. 이러한 현 상황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유보통합 실행 이후에 유치원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569-580, November 30,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71 -

어린이집은 교육부의 교육체제의 틀 안에서 유아학교

로 운영될 것이다. 명칭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교육

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체제로 통

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유아학교이다.

몇 달동안 공백이었던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유보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16].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부는 이미 유치원을 유아학교 체

제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3], 이는 유보통합 국면

에서 유아학교라는 큰 틀에서 논의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유보통합을 교육부 중심으로 실행하겠다고 향후 계획

을 표명하고, 교육부에서는 이미 유보통합추진준비단을

발족하여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아학교가 논의의 한 가운데에 있

다. 각론에서 달라질 뿐이다. 이에, 설립유형별로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세부 명칭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모델(안)을 제안해야 할 시기가 왔다.

우리나라에서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논의가 일

어난 것은 과거 유보통합을 먼저 실천한 OECD 선진국

들에서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이

다. 특히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

처럼,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은 어느 한 순간에 일

어나지 않는다[31].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하고, 공통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공립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기관을 통합시켜나

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하는 것

은 발표되었고[16], 유아교육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존재

하며,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반추해보면,

부처 일원화 이후에 공립유아학교를 중심으로 통합되

는 전개과정에 대해 통찰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십수년간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단계

적으로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국정과제로 실천하려는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4-5]. 따라서, 유아학교 체제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

육부 산하로 0-5세 유아학교 체제가 정립되었을 때, 설

립유형별 통합 방안과 모델 구축시 고려할 점들을 논의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토지건물 소유와 교사고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교육부 중심 0-5세 단계별 유아학교 모

델(안)의 정책방향과 과제는 어떠한가?

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현황

1. 선진국들의 유보통합 현황

박은혜와 장민영은 Eurypedia와 Nauman 등의 연구

를 종합하여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

드,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

육 행정 체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

의 일원화가 된 6개의 나라 모두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

가 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8개국 중 일원화가 된 곳은

표 1. 국가별 행정체계
Table 1. Administrative system by country

국가명
통합
여부

담당부처 연령
통합
연도

노르웨이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0~6세 2005

덴마크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0~6세 2011

스웨덴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0~6세 1996

핀란드 ○
교육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0~6세 2013

뉴질랜드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0~5세 1986

영국 ○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0~4세 1998

일본 ×

0~2세 보육-후생노동성 0~2세
2008
: 부분
이원화

3~5세: 교육+보육- 문부과학성 3~5세

0~5세: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유보연계추진실)

0~5세

프랑스 ×

0~2세: 보육- 사회복지건강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Employment and Solidarity

0~2세
연령간
부처
분리:
완전
이원화

3~5세: 교육- 교육부
Department of National Education,

Youth and Community
3~5세

출처: E.H. Park & M.Y. Jan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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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이원화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2개국이었다. 교

육부로 일원화가 되면 공교육 학교 체제로 재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임을 알 수 있다. OECD에

서 2011년부터 유보통합이 생애 초기의 평등한 교육 기

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10]. 우리

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유보통합에 나서야 할

때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2. 선진국들의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진행 경과

세계 각국의 유보통합은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북유럽은 OECD 국가들 중 선진적으로

유보통합을 교육부와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실행하였다.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유보통합을 실현시킨 나

라는 1996년에 통합을 실행한 스웨덴이다. 스웨덴에서

는 오랜 논의 끝에 유아학교 체제로 유보통합이 전개되

었다[8]. 스웨덴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민간의 영역에 있

는 사립 유아교육기관들이 다수 설립되어 있었으나, 유

보통합 이후 급진적으로 국공영화하지 않고 국공립형

과 사립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당시 스웨덴의 유보통합은 OECD Start Strong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29]. 스웨덴에서의 유보통합은 평

생학습체제에서 유아학교를 강화시켜 유아학교와 이후

초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하였다.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 노르웨이는 2005년에 교육부

중심으로, 덴마크는 2011년에 교육부 중심으로 각각 유

보통합이 실현되었다. 이는 교육행정과 재정적인 측면

모두 고려한 결과였다.

핀란드는 2013년 유보통합을 실현하였다. 그 이전에

핀란드는 교육문화부에서 6세를 위한 유아학교를 운영

하고, 사회보건사업부에서 0~5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30]. 핀란드는 유보통합을 위해 공통교육과정을 만

들고,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부처를 통합

시켰다[31-32]. 공립보육시설과 유아학교를 통해 무상

교육을 실시한 것이 1996년부터인데, 통합은 2013년에

야 이루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북유럽의 OECD 선진국들은 유아교육을 유아

학교에서 실천할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고, 아이들

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

보다 20여 년 빨리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하였

다. 북유럽 OECD 선진국들은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교

육부에서 운영하며 공립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32]. 이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

다.

3.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

1) 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은 5,116개, 사립유치원은 3,446개이다.

국공립유치원의 학급수는 167,485개이며 사립유치원은

385,327개이다. 전체 원아수는 53,696명이며, 공리븅치원

에 21,318명, 사립유치원에 32,353명이 재원 중이다. 교

원의 수는 전체 33,173명이다.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비율은 39.7%로 거의 40%에 달하고 있다[11].

표 2. 2022년 유치원 설립별 개황
Table 2. Overview of kindergarten establishments in 2022

설립유형 학교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국립유치원 3 255 25 17

공립유치원 5,113 167,230 21,318 13,449

사립유치원 3,446 385,327 32,353 19,707

계 8,562 552,812 53,696 33,173

출처: 교육통계(http://kess.kedi.re.kr) 유치원 설립별 개황. 2022
년 10월 10일 인출.[11]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은 교사채용형태가 국가고시

로 교사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있고 건물 설립을

국립대학이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시행하

고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

입하고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사립유치원은 사

립학교법상 학교이나, 사립학교 중 법인화 비율은

13.6%이며, 법인 중, 학교법인의 비율은 26.6%이다[14].

전체 사립유치원 중에 학교법인은 3.6%로 초중등이

100%라는 점을 비교할 때 사인(私人) 운영 비율이 매

우 높은 형태이다.

2)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5,437개이며 가

정어린이집이 13,891 과 민간어린이집이 10,603개로 민

간 가정어린이집을 합치면 전체의 73.6%를 차지한다.

전체 원아수는 1,184,716명이며, 교사 수는 321,116명이다.

http://kess.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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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국공립 이용 아동비율은 22.7%로 민간의존

비율이 77%가 넘는다.

표 3. 2021년 어린이집 설립별 개황
Table 3. Overview of child care center establishment in 2021

설립유형 원수 원아수 교사수

국공립어린이집 5,437 268,967 67,191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1,285 72,085 17,673

법인어린이집 640 30,998 7,351

민간어린이집 10,603 535,428 123,655

가정어린이집 13,891 208,842 83,758

직장어린이집 1,248 64,931 20,479

협동어린이집 142 3,465 1,009

계 33,246 1,184,716 321,116

출처: 보건복지부(2022). 2021년 보육통계. [13]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활용하지만, 실제 운영은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

행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온전히 공립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위탁받은 개인이나 위탁체가 다시

공고를 내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역시 사인

(私人)이 운영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법인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은 개인이 법인의 대표로 있으면서 운

영하는 형태이므로 역시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형태이

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사인(私人)이 운영

하는 형태이다.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어

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하고 운영은 원래 설립자이자 원장이었던 개인 원장이

이어받아 하는 형태이다. 사인(私人)이 운영하면서 공

공성이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

전히 사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이 운영하는 형태로 공공성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질적 특성을 보인다. 여성근로자 300

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립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설치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경비의 절

반을 내야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업주가 직원들의

복지혜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높은 편이다[14]

직장어린이집의 설립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혹은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 하며 설치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운영은 대부분 위탁업체를 공모하여 수행

하고 있다. 운영경비는 사업장에서 내는 비용, 국가에서

내는 비용, 부모들이 내는 비용으로 구분되며 앞서 살

펴본 설립유형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직장어린이집

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은 타

어린이집과 달리 영아전담으로 운영할 수 없다. 부모들

의 요구가 있을시 만 0~2세 영아, 만 3~5세 유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해야 하

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직장어린이집은 유보통합

현실화 이후에도 설립유형이 다른 어린이집들과 구분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연령별 이원화 고찰의 필요성

1949년 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고 교육부가 관할하며 시작

되었다, 반면 어린이집은 0-5세 취업모 자녀의 보호기

능으로 출발하였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1994년 보육시설은

6,088개소에서 1997년 15,016개소로 약 2.5배 증가하며

점차 확장되어왔다[15].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유아를 중복관리하게 되면서 부처간,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

는 여러 노력들이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통합은 성공하

지 못하였다.

지난 30여년간 고착되어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

원화 체제를 한 번에 정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많

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

육부를 실행부서로 하는 단계적 유보통합안을 제안하

였다.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계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함께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

고, 열린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에 단계적 유보통합이 포함되었고, 현재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추진 중이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한다

는 의미는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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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 체제가 될 때,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모델

을 구상해보고 방향을 그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이 실현되었을 때를 가

정하여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의 통합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만 0~5세’ (영)유아학교 모델을 가정하고,

토지건물 소유와 교사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하며, ‘만 0~2세’ 영아학교(학급) + ‘만 3~5

세’ 유아학교(학급) 모델의 장단점을 고찰해보고자 한

다.

Ⅲ.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의 특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별로 토지건물소유와 교사

고용주체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국공립 성격과 사립 성격을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토지건물소유와 교사고용주체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해야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으로 본다.

먼저, 유치원은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으로 구분

되어 있다. 국립유치원은 3개소로 모두 국립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토지건물은 국가소유이며 교사고용주체

또한 국가이다. 공립유치원의 토지건물은 17개 시도 교

육청의 재산이며, 교사고용주체는 국가이다. 국립유치

원과 공립유치원의 교사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후 국가

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21-22]. 이에 이 2개 유아교

육기관은 현재 유이하게 국공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시작은 사립유치원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공교육의 확립이 어려울 때

사립유치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유아교육이 보급되었

다. 그러면서, 개인이나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립유

치원을 설립하였고 지금도 사립유치원의 토지건물소유

는 개인이 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난다. 사립유치원의

교사고용주체는 원장 개인이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

집, 법인등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

다. 유치원보다 훨씬 설립유형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

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토지건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이다. 그러면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개인

위탁자에게 맡겨 수행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

간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양적

으로 확대하고자 자치구 차원의 확충방안, 그리고 공공

건물 내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 수를 늘려갔다[24]. 양

적 확대가 먼저였던 것이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의 운영주체는 개인임을 명확히하고 개인에게 적절한

위탁운영권을 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5].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설비는 지자체 소유이지만,

교사고용은 개인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고용주체는 위탁자인 원장 개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과제로 수탁기관이 중요하며 민간

위탁 경쟁유치 과정을 폭넓게 개방하는 등 위탁운영에

서의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것을 알 수 있다

[24]. 한편, 토지건물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여서 설립유

형이 개인인 어린이집들에 비해 지원을 더 받지만 개인

이 위탁운영한다는 점에서 완전 국공립 시설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 시설로 완전

히 인정받으려면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임용시험을 도

입하여 이를 통과한 교사들에게 국가직 교원 자격을 부

여해야 국공립 시설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확

하게 짚어내면, 토지건물만 공적인 지방자치단체 소유

라는 점이고, 운영은 개인이 한다는 점에서 사립형태라

고 간주할 수 있다.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채용 및 관리는 부모조

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만든 공동체에서 진행

한다[26]. 다른 설립유형들에 비해 부모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법인어린이집과 법인등어린이집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법인(등)어린이집의 법인의

재산은 개인 출연 혹은 사회복지법인 출연 재산으로,

민간의 범주에 있어, 보육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

니다[23]. 토지건물소유와 교사고용의 주체도 모두 개인

이나 단체가 설립한 법인이다. 초중등학교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립으로 분류하며 마찬가지로 사립 유

아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

이집은 모두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므로, 역시 토지건

물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교사고용도 원장 개인이 하

고 있다. 사립의 형태이다.

직장어린이집은 가장 복잡한 형태이다. 보건복지부

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이행 강화를 하

고 있는데, 300인 이상 여성 근로자가 있거나 5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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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있으면 강제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

나 벌금을 내야 한다[28]. 토지와 건물은 직장 소유이며

설립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경우도

많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직장의 소유

인데, 한번 설치되면 직장이 폐쇄될 때까지 직장에서

사실상 방치하기는 어려워 계속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

지부에서도 육아와 돌봄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

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라서 공적인 영역

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300

인 이상 여성 근로자가 있거나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

는 직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운영비의 절반

을 회사 경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재정적

인 측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완전 공영화시키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직장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

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사내 복지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27]. 직장어린이집은

이 형태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장에서 설립하면 토지건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민간 기업에서 설치하면

토지건물이 민간의 소유가 된다. 민간의 토지건물을 강

제로 국유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에 어려

움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전문 위탁업체에

운영을 의뢰하고 모든 보육교직원의 고용이 간접 고용

형태이다. 직장에서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

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

화시키기보다 별도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보통합 현실화 이후 영유아학교나 유아학교의 구

분을 간소화하여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만 설립유형이 다양해 이를 구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유치원은 국공립 구분이 명확하지만, 어린이집은 명

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향후, 토지와 건물 소유가 공

영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은 향후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교사 직접 고용을 할 경우 완전한 공립 유아교육기관으

로 볼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교사고용주체가 원장

개인이며 교사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

직까지 사립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보통

합 국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

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Ⅳ. 설립유형별 0-5세 유아학교 모델(안)

유보통합 모델(안)을 제안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는 부분은 재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유아

공교육 정책은 발전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

원화 체제가 지속되는 등 한계가 명확하여 정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아 공교육

정책 중에서 재정과 관련이 없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며[17],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유

치원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집행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

하게끔 한 실행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선

이 있었던 사례가 있다[18].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황

에 맞는 유아학교 모델(안)을 구축한 이후에 원활한 지

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설립유형은 매우 다르며 다양하다[11,13]. 이러한

설립유형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적절한

유아학교 모델(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

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19]. 또한, 설립유형에 따라 운영 및 교사 처우 실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재정 운영에서도 큰 차이가 있

다[20].

설립유형별로 가장 큰 차이는 교사채용여부를 직접

채용하는지 간접채용하는지에 대한 차이이다. 국가에서

직접 교사를 채용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유형은 국

공립유치원이 유일하다[21].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국공

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22

김경철 박혜정 2014].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가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외의 유아교육기관

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통합을 논의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의 교사고

용주체는 국가라 볼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경우 교사고용주체를 개인이나 위탁자,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19-20].

이처럼 어린이집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

집[19,23,26-27] 모두에서 교사의 고용주체가 민간인 사

인(私人)으로 되어 있어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공공성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립유형별로 또 하나의 차이는 토지건물소유의 주

체를 살펴보는 것이다. 법인과 법인(등)어린이집은 설

립주체가 민간이며 재산운영은 법인의 출연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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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공립어린이집은 토지와 건물이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어 높은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

질적으로 개인 등에게 위탁운영되고 있다[24].

협동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동체 조합을

결성하여 부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6]. 협동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민간에서 주도하여 토지

건물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민

간어린이집과 더불어 토지와 건물이 개인소유이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토지 건물의 소유가 직장으로

되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사내 복지라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다[27-28]. 직장어린이집은 재정면에

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정책에서 보건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적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등 타 어린이집과 다른 특성이 있다[38]. 따라서, 직장

어린이집은 별도의 기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유아 공교육을 지

향하고 있지만, 토지건물소유와 교사고용주체라는 측면

에서 동등한 수준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이

러한 차이를 고려하며 단계적 통합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통합

한다고 밝힌다 있다[5].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도 유보

통합을 급속도로 추진할 경우 큰 부담이 되어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데 있어

재정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17], 재정부담

을 최소화하면서 통합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구체

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립유형별

로 0-5세 유아학교 모델(안)을 제안한다. 교육부와 보

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체제가 교육부로 부

처가 일원화되어 0-5세 유보통합이 진행되었을 때의

안이다. 0~2세 영아학교와 3~5세 유아학교를 기초로 한

다. 교육부 산하 0-5세 유아학교 하에 0~2세 영아가 다

니는 영아학교(영아학급)과 3-5세 유아학교(학급)이 유

아학교로 통칭된다. 현재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치

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 추진에 따라 먼저, 유치원

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한다[3].

유치원의 경우, 국립유치원은 국립유아학교, 공립유

치원은 공립유아학교가 된다. 즉, 국공립유치원은 국공

립유아학교가 된다.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아학교가 된다.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통합되어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

될 때, 법인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어린이집을 사립유아학교가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립유아학교의 속성을 가지나 공공성이 높으므로 공

영형 사립유아학교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유아학교가 된다.

어린이집은 0-5세 영아와 유아가 모두 다니고 있는

특성이 있다[20,25]. 한번에 유아학교체제로 편입시키기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유아학급을 둔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설립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아학교 체계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표 4. 설립유형별 영유아교육기관의 토지건물소유, 교사고용주
체[19,21,23,24,28]
Table 4. Land and building ownership and teacher recrui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by type of establishment

구분 설립유형
토지건물
소유

교사고용
주체

향후
공/사립

유치원
→

유아학교

국립유치원
→국립유아학교

국가 국가 국립

공립유치원
→공립유아학교

지역
교육청

국가 공립

사립유치원
→사립유아학교

개인 개인 사립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지방자치
단체

위탁자 사립

법인어린이집
개인설립
법인

개인설립
법인

사립

법인등어린이집 법인 법인 사립

협동어린이집 법인 법인 사립

민간어린이집 개인 개인 사립

가정어린이집 개인 개인 사립

직장어린이집 직장 위탁 업체 사립, 직장

V. 유아학교의 단계적 정책 방향과 과제

일제의 잔재라는 문제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의

명칭이 변경되고, 유-초-중-고 학제를 완성시키고, 교

육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켜야 되는 필요성 등 앞으로 유

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3]. 이미 교육부에서 유치원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검토하

고 나섰다[2].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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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유아학교 체제 구축의 첫 단계로 논의를 진행하려

고 한다. 앞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의 OECD

선진국의 유아학교 중심 유보통합 과정이 단계적으로

오랫동안 실시된 것을 감안하여[8,30] 본 연구에서

OECD 선진국들의 유아학교 중심의 유보통합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국들의 유아학

교 중심의 유보통합을 참고하여 단계별로 유아학교 중

심의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성한다면, 만

3-5세 대상 유아가 중복관리되지 않아 부처간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행재정 체계가 일치하게 되어 행정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2]. 또한 장애영유

아 의무교육권 보장, 양질의 교원 시스템 마련, 저출생

시대 영유아 체계적 지원, 무상/의무교육의 토대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영아와 유아, 초등과의 연령별 연계를 돕고 교육과 전

문성을 강화한 0-2세 보육을 강화해나갈 수 있으며 국

가책임교육을 출발선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음새없이 이

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0-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할 때, 방과후과정을 개념

과 속성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초중등과는

다른 유아학교의 방과후제도는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

집 간에도 개념과 속성의 측면에서 인식과 제도의 격차

가 매우 크다.

두 번째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는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아학교

모델(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

이집은 사립의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고, 기

존과는 다른 운영체계를 가진다[24-25]. 따라서, 별도의

관리체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

동부의 지원체계에 속해있어 교육부의 설립유형상 포

함되기 어려운 구조이다[28]. 직장, 기업 유치원(유아학

교) 관련 법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유아학교 체제에서의 연령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연령이 0-5세

를 모두 포함하여 교육과 돌봄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영아학급을 넣는 방안

을 고민해야 한다. 유아학교의 범주를 넓게 잡아 0-2세

영아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유아학교의 범주에 포함하

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통합 방안, 지

원 기관 모델이 필요하다. 중앙부처는 통합했으나, 실질

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통합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향후 역할

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단계적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확정하고, 재원

마련 계획과 유보통합의 하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실행

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제안하고, 이를 토대

로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 연구들을 신속하게 진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0-5세 유아학교의 단계적 정책 방향과 과제[2,3,24,25,28]
Table 5. Step-by-step policy direction and tasks for 0-5
year-old young children school

구분 정책 방향 과제

1단계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
일제잔재청산, 교육
행정체계 일원화

2단계
설립유형별 유아학교
모델(안) 마련

설립유형별 특성 이해,
공공성 강화

3단계
0-5세 유아학교
체제 구체화

영아학급, 유아학급 고려

4단계
시도 교육청의
역할 강화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5단계
단계적 유보통합
로드맵 확정

재원마련,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Ⅵ.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로의 부처 일원화 이후 0-5

세 유아학교의 모델을 제안하고, 이 모델에 대해 논의

해보는 것이다. 설립유형에 따른 유아학교 모델의 특성

과 고려해야할 점들을 논의해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

으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은 국가책임

교육을 강화하며, 0-2세의 보육에 교육의 기능을 강화

하는 미래형 모델이다. 영아와 유아교육을 명확하게 나

누고, 영유아와 초등의 연계를 유연하게 돕는 연계형,

전환형 미래 모델이며 교육복지 통합 모델이다.

추후 0-5세 유아학교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비전

(철학과 문화)과 교수학습방법, 평가, 돌봄, 공간과 환경

등이 미래적 요소인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등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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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10년안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소수의 미래세대 영유아들을 알차게 교육

하고 돌볼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시 토지건물 소유, 교사고용의 관점에

서 설립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유아학교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유치원은 국립유치

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21-22],

어린이집은 법인어린이집, 법인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

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토

지와 건물이 국가, 지자체 혹은 직장이라는 특성을 갖

고 있으므로[24,28], 교육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 중심 0-5세 유아학교 모델 구축시 고려

할 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과후과정

모델 제안, 교육청-지자체/지원조직의 통합 등을 체계

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교육부로 행정체계를 일원화

하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행정업무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라 정

부지원금 미지원시설도 있어, 기관의 격차가 재정, 환경

측면에서 더욱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하고 유-보가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한다면 보다 나

은 유보체제를 개편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Ⅶ. 결 론

국가가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책무성을 갖고 지난 수

십년간 공회전되어온 유보통합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을 통해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요

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산하, 국가책임 0-5세 유아학교 모델이

요구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이유는 어느 한쪽의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때문이

기도 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부 중심의 연

령 이원화된 유아학교 체제는 다른 방향보다 더 합리적

이고 수용가능한 안이다.

둘째, 다양한 설립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유

아학교 모델이 개발되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여 부드럽

게 통합하면서도 교육과 보육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유

보통합 모델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운영은 개인

이 하고 있는 형태이니만큼 사립이지만 공공의 성격을

존중받아야할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직장이 토

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은 위탁체가 하고 있어 이

를 고려하여 유아학교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단계적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함께, 유아학교 체제시 교원양성체계 개편과 함께 방과

후과정 운영 모델, 교육청 및 지자체 통합 방안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금 시대정신에 맞는 통합

형 0-5세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고, 연령별로 이음새

없이 보육과 교육체제와 연계되는 체제를 구축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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